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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안 친한' 중동 

이것이 서구의 오랜 통념 

대부분 부정확한 흑백논리 

 

중동 민주주의를 둘러싼 통념은 대체로 부정확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아랍 국가는 

역사적으로 권위주의의 경향을 보였다' '이슬람은 중동 민주주의의 핵심 걸림돌이다' '여성 

인권의 증진은 중동 민주화에 필수다' '아랍의 친서구 자유주의자는 민주화의 핵심 세력이다' 

'중동 민주주의는 이슬람 테러리즘의 치료제다' '미국은 중동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라크전쟁은 중동 민주주의의 대의를 발전시켰다'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명제는 

흑백논리로 설명할 수 없기에 이들 명제의 진의를 백분율로 나타내보는 연습이 유용하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조금 더 사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짧고 간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나라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미국도 

1964 년이 돼서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권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차별 발언을 억눌린 시민의 마음이라며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둘째, 

이슬람주의 운동의 원조인 '무슬림형제단'은 부패하고 무능한 자국의 독재 타도를 핵심 

목표로 삼았고, 결성 초기에는 시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슬람주의 운동은 많은 

시민에게 변혁의 희망을 안겨줬으나 냉전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진영의 '빌런'에게 뿌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셋째, 중동의 여성 인권 단체 대다수가 미국과 유럽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토착 

시민단체는 이들과 연대하는 것을 꺼린다. 권위주의 정권은 이들 여성 인권 단체에 소극적인 

유화책을 제시하며 서구의 압박 앞에 체면치레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전체의 분열을 조장한다. 

넷째, 아랍의 친서구 자유주의자 세력은 강한 엘리트주의 성향을 띠며 대중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조직한 경험이 매우 적다. 다섯째,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테러가 줄지 않으며 

테러가 빈번하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더욱 아니다. 민주화 이행 시기에 사회가 

개방되면서 오히려 일정 기간 테러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2011 년에 일어난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의 유일한 성공 사례인 튀니지가 그랬다. 권위주의 체제의 통제 시스템이 테러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지만 집권 세력은 테러 방지라는 공익보다는 정적 감시라는 사익 

추구에 전력을 쏟는다. 여섯째,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국내 정당과 의회를 둘러싼 정치 

다이내믹의 산물이며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의 핵심 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2003 년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이식했다. 그러나 전후 국가 안정화와 재건 과정에서 무차별적 종파주의를 동원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반미 감정을 확산시켰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IS 출현의 계기를 제공했다. 

 

국제 NGO 가 측정하는 중동 국가의 낮은 민주주의 지수에 대해 특히 걸프 산유 왕정은 불만을 

보인다. 이들 왕정에 정당과 직접선거제도는 없지만 시민이 청원하고 의사결정권자가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즐리스'로 불리는 전통 회의에서 통치자와 집권 

엘리트가 통치 대상을 만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호자의 책임을 다한다고 강조한다. 

정권 안정을 다지는 독특하고 덜 권위주의적인 메커니즘이다. 또 중동 시민이 민주주의를 

향해 반감을 보인다는 통념이 있으나 이는 자기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기제가 아닌 강대국이 

민주주의를 이식하려는 시도에 대한 불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처럼 중동 이슬람 세계에 관한 단순하고 오류투성이의 통념을 낱낱이 파헤쳐보면 사실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아챌 수 있다. 

 



 

 

* 본 글은 9 월 19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